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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가격통제와 관련이 없습니다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‘20.8.12) >

◈ 文 지시한 ‘집값 감독기구’...차베스式 가격통제와 닮은꼴

□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 단속하는 관계기관

합동의 전담 조사조직은 이미 출범 운영 중*이나,

*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,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운영중(’20.2～)

ㅇ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, 지능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, 현행 부동산

불법행위 대응체계는 조직 규모, 단속 권한, 업무 범위 등에서

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.

ㅇ 이에 따라,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, 호가 조작,

허위 매물, 집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단속

등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

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.

□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

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,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

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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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다만, 일부 언론 등에서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‘주택

가격 등에 대한 통제’, ‘사인 간 정상적 거래 제한’ 등은 전혀

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.

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(☎ 044-201-340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